
14  안세재경저널·공인회계사조세저널 (구독신청·세무상담 829-7575)	 2021·07·21

회계기준 위반 내부감사에 과징금 부과…
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

 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

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비상장법인 ㈜리드의 전 

업무집행지시자(회장)에게 6억9천250만원, 전 대표이사에

게 5억6천960만원, 전 담당임원에게 1억6천610만원, 전 감

사에게 1천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.

  금융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

리드는 2017∼2018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

해 약 80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.

  또 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

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

로 조사됐다.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

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.

 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

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사

보수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  금융위 관계자는 "이전에는 감사가 회계부정을 예방하

지 못했어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, 법 개정으로 

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

됐다"고 말했다.

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…
변호사에 '장부작성 대리, 성실신고 확인' 제외

 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. 2004~2017

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

변호사에게 '장부작성 대리'와 '성실신고 확인' 업무는 배

제됐다.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도 받도록 했다.

 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

소위원회(위원장 김영진)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

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

  법안은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

에 회부됐다.

 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

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 것에 

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, 20대 국회에서는 입

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개정

을 하지 못했다.

 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 

양 측에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각각 나왔다. 이 중에 

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

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

원이 '위헌 소지가 있다'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면서 계속 

무산됐다.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코

로나19 밀접접촉자 관련 검사로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

못한 가운데 표결 없이 처리됐다.

 

지방세硏 , ‘애매한 종부세’ 과세체계…
보유 형태→보유 가격 기준변경

  한국지방세연구원(원장 배진환)은 최근 종합부동산세

의 성격을 부유세(wealth tax)와 비교분석한 ‘상위 2%에 

대한 과세,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?’ 이슈페이퍼(TIP)

를 발간했다.

  상위 2%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종부

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. 종

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

으로 상위 2%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

제시됐다.

 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

한 측면이 있으나,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, 다주택자에 

대하여 중과세하며, 순자산이 아닌 총부동산 가치에 대하

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.

  쉽게 말해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

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

는 뜻이다.

 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

재되어 있다며,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유세

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. 

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

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.

세무·회계·경영(TAM)쟁점뉴스 요약


